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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글은 안전충남 2050의 5대 목표 중의 하나인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의 일부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Ⅰ. 머리말

	� 재난 없는 안전한 삶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원시 자연에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연현상의 일부인 태풍, 폭우, 폭염, 

한파, 지진 등으로부터,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폭증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

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재난을 가끔 스쳐가는 것으로 여겨온 듯하며,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보다 경

제적 성장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로 인한 피해들, 2016년과 2011년의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2016년 경주지진, 태풍 차바, 

2015년 메르스와 의정부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 2013년 서울 노량진 배수지 지하공사장 수몰사고,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2012년 태풍 볼라덴, 2011년 우면

산 산사태, 2010년 중부폭설, 2009년 신종플루 등등 그 원인과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재난은 

발생하였다. 이렇듯 재난은 늘 우리 곁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잊

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늘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사후대응적 복구에 급급하여 왔다.

	� 최근 재난관리에 있어 “Living with Disaster"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재난은 특별한 이

벤트가 아니다(박상현, 2016). 오늘날 재난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인 이벤트(event)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 Perrow, 1999). 재난 위험의 일상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재난을 분리된 하나의 사건, 위험을 비정상적인 것으

로 보고 재난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사후 대응적으로 현상을 복구하는 전통적

인 위험 관리 패러다임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박진희, 2015). 현대 사회의 핵심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s)들 사이의 

통합성과 상호의존성 강화는 자연 재난, 인위적 재난 등의 전통적인 재난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재난 위험의 원인을 파

악하고 이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게 해놓고 있다.

	� 페로우(Charles Perrow)의 정상사고(normal accident) 이론에 의하면,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기술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즉, 고도로 발전한 기술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로우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으로 구성된 기술시스템에서 사고는 피할 수 없는 매우 정상

적인 사건이므로 사고를‘정상사고(normal accident)’혹은‘시스템사고(system accident)’로 명명하였다(Perrow, 1999 : 5; 

정지범 외, 2015: 46-47). 

	� 재난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

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은 명백하다. 또한 산업화 이후 전세계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도 안전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즉, 안전 없는 복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복지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

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가 안전비전 2050을 선포하면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5대 목표 중 하나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생각하다 1)

양기근(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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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전서비스는 개인이 보안업체 등을 통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적재도 있지만 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적재로서의 안전서비스를 
제외한 공적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시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이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젠더를 지방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매우 혁명적인 발상

으로 볼 수 있다. 안전복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무엇이 안전복지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논

의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안전충남 2050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안전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

리해 보고자 한다.

Ⅱ. 안전복지의 이론적 고찰

	 1. 안전복지의 개념적 정립

	�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3조에서 “모든 인간

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듯이 안전을 누릴 권리는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함께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다.

	 �오늘날 안전과 복지는 별개의 영역을 넘어 안전복지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안전은 복지의 출발선이자 복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안전충남 비전의 근간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선도적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다.

	�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는 재난안전 약자 및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고 함께함으로서 모든 도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safety right)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도민이 기본권으로서의 안전복지를 누

림으로서 도민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도정 

철학을 담고 있다.

	� 안전복지의 개념은 안전과 복지의 단순한 공통분모가 아니다. 안전복지를 안전과 복지의 교집합으로 보고 접근해서는 

안전복지를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안전은 복지의 근간 또는 복지의 최저선 내지 출발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재이다.2)

	

2.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

	� 안전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론으로 마슬로우의 동기부여이론이 있다. 마슬로우(A. H. Maslow)는 

동기부여를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게하고, 내적인 동기를 가지게 하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태

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지향인인 것이다. 

	� 그리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충동(drive)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동기로 하여 일

정한 형태의 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 마슬로우의 동기부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욕구(欲求)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되며,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별로 배열할 수 있다. 

	� 즉, 인간의 욕구는 맨 아래 단계인 ① 생리적 욕구로부터, ② 안전의 욕구, ③ 사회적 욕구, ④ 자기존중의 욕구, ⑤ 자

아실현(自我實現)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Wahba and Bridwell, 1973: 514-520). 인간

의 욕구는 계층적인 일련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의 욕구에서 보다 상위의 욕구로 그 욕구단계가 상승하게 된다

(임영제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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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슬로우의 욕구이론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가 있다. 즉, 인간은 생리

적 욕구와 함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원활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의 욕

구 충족을 위한 안전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된다.

	 3. 재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사회의 가속화

	� 최근의 재난안전 환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등으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기상기록을 갱신하는 등 점점 다

양ㆍ대형ㆍ복잡화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ㆍ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창궐 등 재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더 증가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는 특히 재난안전 취약계층에게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렇듯 재난과 함께하는 삶(living with disaster)과 더불어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는 재난에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Ⅲ. 충남도의 여건변화 및 전망

	 1. 개요

	� 충남은 대중국 교역 및 환황해권 교류의 거점지역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호남·서해안 고속도로 및 경

부·호남 KTX 등 국가 중추기간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최근 충남의 경제적, 정치·사회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역할

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 충남은 8개 시, 7개 군으로, 총 면적 8,204㎢로 전국의 8.6%를 점유하고 있으며, 271개 도서를 포함하는 해안선 연

장 1,062.2㎞의 연안지역으로 되어 있다. 충남의 인구는 2014년 기준 총 2,116,830명으로 내국인 2,062,273명, 외국인 

54,557명이며, 세대당 인구수는 2.43명이다(충청남도, 2016). 

자기실현 욕구
(Self-Actualization)

높은
차원

낮은
차원

존경의 욕구
(Esteem)

사회적 욕구
(Love.Belonging)

안전 욕구
(Safety)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그림 1]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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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남의 재난취약계층 현황 및 특징

	� 국민안전처의 2015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총인구 5천만명 중 재난안전약자는 약 36%로 구성되어 3명 중 1명이 

안전약자이다. 이중 아동은 9백30만명(18%), 고령자는 5백30만명(11%), 장애인은 2백50만명(5%), 국내체류 외국인은 1백50

만명(3%)이다. 이렇듯 재난안전약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 예산, 담당 조직, 관련 법제도 정

비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안전복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국민안전처, 2015). 

	�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4조 1항, 5항 및 6항).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을 누

리 권리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장애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재난약자는 좀 더 세심한 

국가와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함을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 및 아동

	� 충청남도의 아동인구는 2014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 감소추세이다. 2014년 기준 5세 미만 영유아 수는 

98,147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인구

	 ��2014년 충남의 노령화지수는 2013년 대비 4.4% 증가한 110.2로 전국 88.7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전망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수 대비 인구증감

률과 노령화지수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계룡, 부여, 예산, 공주 등 많은 도내 시·군의 경우 인구 증가율은 낮은 반면, 노

령화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난취약계층으로서 고령인구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표 1〉 2014년 충남 시·군별 노령화 지수

지역별 2012 2013 2014 증감율

총계 100.9 105.6 110.2 4.40%

천안시 46.1 47.8 50.9 6.50%

공주시 147.8 153.3 165.8 8.20%

보령시 146.7 153 164.4 7.50%

아산시 56.5 57.2 58.7 2.60%

서산시 87.8 90.2 95.3 5.70%

논산시 158.4 164.2 175.1 6.60%

계룡시 37.5 38.9 42.5 9.30%

당진시 97.7 98.3 99.2 0.90%

금산군 202 207.3 220.5 6.40%

부여군 246.1 253.7 276.2 8.90%

서천군 274.1 286.1 308.6 7.90%

청양군 301.5 308.6 327.8 6.20%

홍성군 161.6 162.4 168.6 3.80%

예산군 206 213.4 231.1 8.30%

태안군 209.2 220 237.2 7.80%

 자료 : 충청남도(2015), 「2015충남 사회지표 요약」& 중청남도(2016), 「안전충남 2050」.



ISSUE BRIEF02┃안┃전┃충┃남┃ 

6

	� 충남의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질병사고율(63.8%) 외에 사고부상률이 22.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도 

9.8%로 높은 수준이다. 

	�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 국가적 문제로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국내 고령화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은 2006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3)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따라서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며, 또한 고령자의 재난안전에 대

한 고민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지시설

	 �충남의 장애인 인구수는 2015년 기준 124,801명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5,661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각 

13,537명, 시각 12,097명 순이다. 또한, 인구 1만명당 장애인복지지설 수는 8.6개소로 전국 평균 10.2개소보다 낮으며, 전

남, 대구, 인천에 이어 4위로 시설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내 시군별로는 총 13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은 총 59개소이며, 천안, 공주에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외국인 수는 56,583명으로 경기, 서울, 경남,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 이 가운데,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국제결혼, 인지, 및 귀화)은  305,446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한국계) 

98,037명, 중국인 81,010명, 베트남인 58,761명, 필리핀인 17,353명, 일본인 13,239명으로 높으며, 여성의 비중이 높다.

	� 거주특성을 살펴보면, 천안, 아산에 전체 외국인의 과반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산, 공주, 금산의 경우 유학생의 비

중이 높다.

	� 국적별로는 아산, 홍성, 보령, 부여, 계룡의 경우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예산, 청양, 금산은 베트남인이, 태안, 서천군에는 

필리핀인의 비율이 높다(충청남도, 2016: 12-13).

3)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 이상,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 이상,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

(단위 : 천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노인인구
(65세 이상)

268 278 307 315 345 402 455 500 617 732 841

비율 13.9 14.3 15.1 15.2 16.5 18.5 20.5 22.2 26.6 30.9 35.2

자료 : 통계청(2014.12),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표 2〉충청남도 고령화 추이

〈표 3〉충남 외국인 변화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충남 42,753 48,091 46,141 49,924 54,557 56,58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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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안전충남 구현의 필요성 증대

	�� 오늘날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들이 증대되고 있다. 항공ㆍ선박ㆍ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 증가, 등산ㆍ해양 

스포츠ㆍ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후ㆍ사회구조적 재난환경은 더욱 악화되

고 있는 반면, 재난관리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25위/34개국, 2014)이다(국민안전처, 2015). 

	� 새로운 유형의 불산, 염산 등 화학누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자, 장애인, 노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은 양극화, 고령화, 국제화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다. 사회의 변

화에 따라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새로운 위험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며, 최근의 지진사태 

등과 같은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재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 제약 등으로 인

해 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 및 준비에 여유가 없어 재난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과 체험활동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교육과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여 안전충남을 건설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

가 있다. 안전복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적 권리이다. 안전복지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안전복지는 자선

활동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로 사회적 정의의 실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안전복지는 생활환경에 잠재해있거나 

내면적인 위험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이며, 사고발생 이후 치유와 자활지원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안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복지가 될 것이다.

	� 안전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전략 하에 구체적으로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재난안전관리 정보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도민의 접근편

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도민의 안전요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

비스 제공,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관계 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등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4〉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목 표 전략 추진 과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재난안전관리 정보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도민의 안전요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관계 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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